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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36호 2019년 8월 8일(목)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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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고용노동부는 8월 8일(목)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162억 원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확보하면서 오는 20일부터 신규 접수를 재개하기로 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는 노동자 5인 이상 기업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청년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씩 3년 간 총 27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업당 지원한도를 30명으로 감축하고 6개월의 고용 유지 기간을 도입하는 등 지원제도를 깐깐하게 개편했다. ��사업시행 초기에는 채용 여력이 있는 기업의 청년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당 최대 90명까지 지원했지만 소수의 중견기업에만 너무 많이 지원되는 데다 고용장려금을 ‘눈먼 돈’처럼 타가는 기업이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청년을 채용하고 첫 달 임금을 지급한 후 근로계약서 등의 관련서류를 첨부하도록 했다. 사실상 1개월 고용 유지만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부정수급 사례를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요건을 악용, 계약직을 채용하면서도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친인척 이름만 올려 장려금을 타내는 등의 기존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재직하고 있을 때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는 기업 규모가 30~99인 경우는 2번째 채용 인원부터, 100인 이상인 경우는 3번째 채용 인원부터 연 900만원씩 지원하는 등 기업 규모별로 지원방식을 차등화하기로 했다.고용노동부는 8일 장려금 신규 접수 재개와 동시에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고용부, 청년고용장려금 제도 개편안 발표  �최소 6개월의 고용 유지기간 도입 및 지원한도 30명으로 감축










